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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, 쿠르드유  개발 MOU “무효”
2월14일 MOU 앙정부 승인 없어 … 불법  효력 인정하지 않아

한국컨소시엄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표단이 2월14일 체결한 유 개발 련 양해각서(MOU)에 해 

이라크 앙정부는 “승인한  없다”며 강경하게 맞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할 망이다.

이라크 석유부 아심 지하드 변인은 “쿠르드 자치정부와 한국컨소시엄의 발표는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”며 

“그러나 사 에 통보받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

그리고 “한국측이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MOU 체결  이라크 정부에 승인을 문의해 온 바도 없다”며 “이라

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이 맺는 어떤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”고 강조했다.

이라크 정부는 자신이 배제된 MOU를 사실상 무효로 규정한 셈이다.

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 앙 정부의 승인이나 의를 거치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이 유  등 

이라크의 에 지 개발에 련해 맺은 계약은 불법 이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.

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 으로 유 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이라

크 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.

이라크 정부는 2월20일에도 “한국은 물론 미국, 일본 등 어떤 다른 나라도 바그다드 앙정부와 련부처를 

통해 에 지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다”고 말했다.

지하드 변인은 양측간 MOU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.

이라크 석유부는 2월18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라크의 유 을 개발하는 사업에 력하는 입찰에 세계 에

지기업 70여곳이 참여했다며 “3월 이라크 유 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회사를 발표하겠다”고 밝혔었

다.

입찰에는 Royal Dutch Shell, Repso; YPF 등 유럽, 아시아, 미국의 쟁쟁한 형 에 지기업이 참여한 것으

로 알려졌다.

한국과 같은 이라크 병국에 이라크 유 개발 과정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서도 이라크 앙정부와 쿠르

드 자치정부의 간극이 크다.

지하드 변인은 “한국이 이라크에 병을 한 것에는 감사하고 정 으로 평가한다”면서도 “앞으로 돈독한 

상호 계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직 인 답변을 피했다.

반면, 2월13일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는 2월14일 “ 병국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

것은 당연하며 쟁의 폐허에서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이라크의 유  등 에 지 개발과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석유수입법안을 놓고 종 ㆍ종족간 이견이 커 합

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에 법안이 계류상태이다.

특히, 이민족인 쿠르드족에 막 한 석유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다수 아랍계의 반 로 이라

크 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갈등이 첨 하다.

쿠르드 자치정부는 앙정부의 경고에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에 지기업과 독자로 20건의 유 개발  생산

물 분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유 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.

앞서 한국석유공사는 2월14일 자신을 주축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인 라 건설과 이라

크 북부 K5 구 등 4개 유 지 의 개발을 연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. < 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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